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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의 지역안전문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시 월성원전지역을 중심으로*

이 준 호

   1)

  

국문요약

본 연구는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형재난을 예방･대비하기 위한 안전문화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으로서 규모가 큰 지진을 경험한 경주는 복합재난과 같은 대형재난

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을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경주시로 하였다. 

조사분석 결과에서 원전지역 주민들의 재난 안전문화 수준은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

와 (주)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신뢰, 위험대비 인식, 안전교육 분야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

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및 (주)한국수력원자력의 신뢰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재난안전 법규, 절차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를 기반으로 한 재난 안전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

째, 지역리더 중에서 재난안전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난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여 지역의 전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 안전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분야의 위

탁교육기관 지정･운영방안이 요구된다.

주제어: 안전문화, 지역안전문화, 원전재난, 재난안전프로그램, 지역재난관리체제

Ⅰ. 서론

전기는 인간사회의 에너지원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자원이고, 산업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의 질

을 제공하기 위해 갈수록 더 많은 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주된 연료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인데, 문제는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

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미래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 조건과 기술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 전체 발전량의 미미한 부분을 담당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어떠한 발전방식을 이용할 것인가에 

*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인문사회과학 정책연구센터 운영사업(20181595)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원전지역주민의 대형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문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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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논쟁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원자력발전이다. 이러한 

이유는 원자력발전이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이 적고 비용 대비 고효율이라는 강력한 유인을 던져주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을 맞이할 수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기 때

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24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 5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원자력을 통한 

발전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약 30% 내외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에서 탈원자력 주장이 강력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을 에너

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당장 신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을 탈피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탈원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탈원전을 이루기까지는 70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원전이 존재하고 이를 운영해야 하는 한, 무

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원전 안전관리와 사고대비 방안이 철저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동안 원자력 업계에서는 원전의 안전관리를 단순히 기술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차원

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어 왔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원전종사자들의 가치관, 신

념, 행동양식과 같은 안전문화가 원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에 대응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인

식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원자력발전 사업장의 조직문화로서 안전문화를 의미

할 뿐이지, 원전의 사고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문

화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물론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전종사자들의 안전문화를 

통하여 원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전의 

운영을 감시․통제하여 원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원전주변의 지역

안전문화(community safety culture)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안전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전문화의 중요성은 주로 조직문화로서 사업장 내의 관리자와 종업

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이용희, 2016; 허남용 외, 2015; 오영민 외, 2013), 외부 환경으

로서 지역주민들의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는 일천한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는 그동안 원전주변 지

역안전문화라는 차원에 대해서는 인식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조직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에서 안전문화에 관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조직에서 문화적 차원의 관리를 통해 안전을 추구하는 것처럼, 지역사회도 

문화적 차원에서 재난안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성

숙한 안전문화가 형성된다면, 재난을 예방하는 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안전문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안전

을 조직의 내적 문제로만 관심을 가져왔던 기존 연구에 비해, 문화의 범위를 확장하여 위험시설 

주변지역에 적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심적인 연구목적은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안전문화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고,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원전주변의 지역안전문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시 월성원전지역을 중심으로  237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주시의 월성원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는 원자력발전소

와 방폐장이 있는 경주시에 원전안전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유된 인식이 넓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Ⅱ. 지역안전문화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안전문화의 의의

1) 문화, 조직문화, 안전문화

일반적으로 문화(culture)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

관, 신념, 이념, 관습, 그리고 지식과 기술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문화권에 속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칙들에 대한 가장 거시적인 개념이다(Light Jr. & Keller, 1975). 또한 문화

는 사회 경험의 역사적 산물이며, 공동체 속에서 전파･학습되어 집단적으로 공유됨으로써 생활양

식으로 인식되는 행동이나 실천을 유발하는 시스템이다(Gregory, 1983).

이러한 문화의 개념을 사회체제 내의 미시적인 조직수준에 적용시킨 것이 조직문화이다. 조직

문화(organizational culture)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구성원 행동과 전체 조직체 행동

에 기본 전제로 작용하는 조직체 고유의 가치관, 신념, 관습, 그리고 행동패턴 등의 거시적 총체”

로서(이학종, 1986), 조직구성원, 조직구조, 규범을 제공하는 통제체제와 상호작용하는 가치(무엇

이 중요한가)와 신념(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유호룡 외, 2008). 조직문화는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되고, 학습된 가치와 가정들로써 외부적 적응과 내부적 통합이라는 

조직구성원들의 기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적 차원으로 다루어진다(Schein, 1985). 

한편 안전문화(safety culture)는 조직문화의 한 단면으로서 안전과 관계된 조직 내의 문화를 일

컫는다(Guldenmund, 2000). 이러한 의미에서 Cooper(2000)는 안전문화를 조직의 지속적인 안전

활동과 관련되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의 하위요소로 규정한다. 특

히 조직심리학 문헌에서 안전문화의 개념화는 조직의 공유된 가치, 규범이 어떻게 안전을 실천하

는가에 초점을 두어, Mearns 등(1999)은 안전문화를 조직의 종업원, 경영자, 고객 또는 공중이 위

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신념, 규범, 태도, 역할, 사회기술적 관

행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안전문화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 

(Bhopal)에 있는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공장에서의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기인하였고, 기

업조직 관리 및 공장 관리차원에서 안전문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원자력발전 산업

에서 출발했다. 즉, 1986년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Internationa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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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AG, 1986)의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INSAG 보고서에서 ‘안전문화’라는 용어가 안전사고에 대한 

조직의 오류 그리고 설비·장치 운영자의 규정위반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안전문화는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의 산업현장

에서 보편화됨으로써 안전을 생활화하는 조직문화의 한 국면으로서 중시되고 있다.

2. 지역안전문화

1) 안전문화와 국가･사회의 안전문화

직업심리학 문헌에서 조직 내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비해(Cooper, 2000; 

Guldenmund, 2000), 일반사회의 안전문화는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는 안전문화의 

관심대상은 위험성이 높은 산업(예를 들어, 원자력, 석유･가스에너지, 항공 등)에서 조직 내의 안

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문화라고 하면 안전에 관한 조직문화

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제론적 시각에서 볼 때, 조직문화는 외부환경으로서 사회문화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안전문화 역시 조직 외부의 사회문화와 연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Noort 등(2016)은 사회문화가 안전문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조직구성원의 안전문화에 내재하는 신념과 그것의 실천이 일

반 사회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조직구성원들의 안전문화는 그 조직이 소재하는 곳의 사회

적 경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문화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와 조직문화의 관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Kirkman, Lowe, & Gibson, 2006), 조직문화는 사회적 요소의 범위에 의해 하향적(top-down) 영향

관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특히 조직문화와 호프스테드(Hofstede, 

2001)의 다섯 개 차원의 국가문화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모델에서는 국가의 시민들

이 공유된 일련의 핵심가치와 실천을 발전시킴으로써 개념화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교육배

경, 정치･경제적 시스템, 지역, 언론매체)(Noort et al., 2016). 그래서 그러한 핵심가치와 실천이 사

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국가 또는 사회문화가 조직

생활에 전이되고(예를 들어, 행태적 습관, 규범, 보상적인 개인 또는 집단의 성과 등), 조직문화와 

행태를 무의식적으로 형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질적 문화를 가진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문화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한 연구

가 있었는데(Kirkman et al., 2006; Schwartz, 1999), 이 연구들에서는 관리방식이 기업이 소재하는 

사회의 문화에 부합하는 조직들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Newman & Nollen, 1996). 그래서 안전문화는 국가문화 또는 사회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안전문화는 사회문화 속에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종업

원들에게 신념으로 형성되며 안전관련 규범, 가치, 실천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Noort 등

(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확실성 회피적 국가문화는 안전문화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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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는데, 이는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국가와 사회의 문화적 규범과 권력이슈를 포함하

여 개념화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Antonsen, 2009; Choudhry, Fang, & Mohamed, 2007; 

Edwards, Davey, & Armstrong, 2013; Haukelid, 2008).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안전문화는 조직 차원의 안전문화에 국한하기 보다는 조직을 둘

러싼 사회적 요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진다. 

2) 지역안전문화의 정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전문화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조직수준의 문화로서 다루어져 왔지만, 

산업안전, 직업안전, 환자안전 등과 같은 조직 이외의 분석적 단위와도 연관된다(Hudson. 2003). 

이처럼 안전문화는 조직수준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다양한 문헌에서 안전문화

를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니다(NÆVESTAD, et al., 2012). 

지역사회에서도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적 요인에 의한 대형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이외에도 원전과 같은 위험시설의 사고에 의한 대

형재난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은 조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자연재해와 인적 요인의 복합재

난을 경험한 이후, 원전주변 지역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재난관리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Pincon, 2014).

그러나 지역 수준의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주제는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 보

이며, 몇몇 연구 즉 교통사고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다룬 연구(Wiegman et al., 2007), 쓰나미 재난

에 대한 재난지역에 관한 연구(Binder et al., 2017), 재난관리의 지역대응프로그램 구축을 다룬 연

구(Simpson, 1996) 등에서 지역안전문화를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중에서 Wiegman 등(2007)

은 조직(organization)과 지역공동체(community) 사이에서 안전문화의 특성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지역이 경계(boundary)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문화를 지역공동

체나 사회 수준에 적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안전문화

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역공동체 수준에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직의 안

전문화의 요소로서 최고관리자, 안전관리자, 공식-비공식 안전 또는 위험 보고체계가 지역공동체

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안전문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조직 안전문화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

하여 개념적 속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안전문화와 지역안전문화의 속성을 비교해 보

면, 첫째, 조직의 경계처럼 지역사회도 공동체로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는 지리적 경계가 존재한

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은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문화적 동질성의 지리적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안전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범위의 설정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지역 수준에서도 조직 수준과 마찬가지로 주민들 사이에서 안전에 관하여 공유

된 가치, 신념, 태도, 행동양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셋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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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는 직무환경에서 사회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 차원의 안전문화에 초점을 두는 것

이라면, 지역안전문화는 생활환경에서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위험에 대해 대비와 대

응적 차원의 안전문화와 관련된다. 따라서 조직 안전문화는 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에 비

해, 지역안전문화에서는 예방에도 관심을 두지만 재난발생시 대응에 보다 더 중점을 두게 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안전문화를 정의하면, 지역안전문화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신

념, 규범, 태도,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원전주변의 지역안전문화

자연재해로서 지진이나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조직의 대응은 개인이나 지

역사회 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조직의 의사결정자들이 재난상황을 정확하게 인식

하는 데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정부의 관련기관들

이 정전, 통신두절 등의 장해로 인하여 즉각적인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

응을 하지 못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이나 가족, 이웃들은 즉

각적으로 제도적 원천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데, Nigg는 이를 가리켜 조직지연(organizational lag)

라고 하였다(Turner and Nigg & Paz, 1986). 이러한 조직지연은 정부 또는 지원기관들이 자원을 이

동하고 재난주민들을 도울 수 있기 전까지의 시간을 뜻하는데,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자기충족

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Simpson, 1996).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원전 대형재난을 예

방하고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형성된 지역안전문화(community safety culture)가 성숙되어 있어야 

한다. 

3.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 구성요소

1) 안전문화의 구성요소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의 기초는 주로 산업심리학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는 

Schein(1984)의 조직문화수준을 안전문화에 채택한 Guldenmund(2000)의 모형, 사회적 학습이론

에 근거한 Cooper(2000)의 안전문화모형이다. 여기서 Guldenmund의 모형은 핵심전제나 가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증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으며(Cooper, 2000; 양동국 외, 2017), 이에 비

해 Cooper의 모형은 심리적, 행동적, 상황적 요소들의 연관성을 통한 설명력이 높다는 점에서 많

은 연구에서 차용되고 있다(홍인기 외, 2014). 

Cooper(2000)의 모형은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안전문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의 

안전문화를 인간(person), 행동(behavior), 상황(situation)으로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영향관계

를 설명한다. 여기서 Cooper(2000)는 Guldenmund의 모형에서 주장하는 비가시적 기본전제나 가



원전주변의 지역안전문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시 월성원전지역을 중심으로  241

정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규칙이나 절차와 같은 상황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

고 주장한다. 

<그림 1> 안전문화 모형

인간

“어떻게 느끼는가?”

안전에 관한 구성원의 가치, 

인식, 태도

행동

“구성원이 무엇을 행하는가?”

안전관련 행동, 리더십

상황

“조직이 무엇을 갖추고 있는가?”

안전관련 정책, 규칙, 절차

내부

심리적 요인

맥락

외부

가시적 요인

               출처: Cooper(2000); 양동국 외, 2017.

Cooper(2002)는 후속연구에서 안전문화 비즈니스 프로세스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안전

문화 프로세스에서 특히 리더십이 안전문화의 결과물을 창출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

과물은 안전문화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 지를 측정하는 데 지표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Cooper의 안전문화 모형은 안전문화의 구성요소간 단절적이지 않고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양동국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용성에 따라 Cooper의 모형에 근거하여 지역안전문화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지역안전에 관한 인간적 요소(공유된 가치), 상황적 요소(안전규칙 및 절차), 

행동요소(리더십)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지역안전문화의 성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2)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의 구성요소

조직 안전문화의 구성요소로부터 원전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한 지역안전문화의 구

성요소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유된 가치이다.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가치나 인식에 따라 원전 운영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이것은 원전종사자들의 조직안전문화도 결국 지역사회의 안전문화가 침투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원전종사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며, 지역주민의 감시체제가 

원전 안전운영의 집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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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도와 절차이다. 제도와 절차는 특정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지침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안전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주로 정부의 역할과 임무이다. 

셋째, 안전에 관한 지역사회의 리더 또는 리더집단이다. 원전 인근지역은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

이고, 대부분 노년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나 판단기준이 독자

적이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나 리더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예는 동네 이장이나 동장, 시민단체 지도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Martin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문화의 전파를 통하여 

사회 내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고(Martin and Siehl, 1983), 전승을 통하여 후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안전에 관한 제도와 절차가 아무리 잘 구비되어 있어도 이것이 교육･훈련을 통해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습득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대형재난을 대비하기 위

한 판단기준, 행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훈련은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Ⅲ.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 측정모형

1. 안전문화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1) 안전문화 지표의 의의

안전문화 지표는 안전문화의 수준, 특성 혹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문화 지표를 통해 안전문화의 건전성을 파악하고, 취약점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문화에 대한 실천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문화에 관한 문헌에서 원자력발전운전협회(INPO)는 안전문화의 기본원칙으로서 

①원자력안전에 대한 책임감, ②리더의 안전에 대한 중시, ③전체에 확산된 신뢰, ④의사결정에서 

안전 우선, ⑤원자력기술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 ⑥문제시하는 태도의 함양, ⑦조직학습 태도, ⑧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들고 있다(Inpo, 2004). 또한 IAEA는 이러한 Inpo의 원칙을 바

탕으로 다섯 가지 차원의 안전문화 속성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치부여, 둘

째, 안전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 셋째, 안전에 대한 리더십의 정립, 넷째,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학

습, 다섯째, 모든 활동의 안전으로의 통합을 들고 있다(IAEA, 2016).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한성욱(2015)의 연구에서는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군대를 대상으로 재

난안전문화의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라는 세 가지 차원

에서 안전문화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른 하위지표로서 개인적 요

인은 ① 안전가치관, ② 안전행동, ③ 안전지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직적 요인은 ① 안전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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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분위기, ③ 안전동기, ④ 안전교육으로 구성하였고, 환경적 요인은 ① 안전정책, ② 안전시

스템, ③안전모니터링으로 도출하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3)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및 

정책방향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의 형태를 포함한 안전의식을 조사하였

는데, 이 연구에서는 ①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② 안전과 관련된 역할, ③ 안전정보 및 교육, ④ 

안전제도･정책 등을 안전지표로 사용하였다. Simpson(1996)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재난대응

능력을 연구하면서 지역의 재난대비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안전문화(community safety culture)라

고 하면서 미국의 지진 등 재난지역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안전프로그램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리더(Block Captain)의 역할, 주민들의 안전의식, 안전규범 및 프로그램을 주

요요소로 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고통제능력, 정부에 대한 신

뢰, 정보전달 등을 중요한 요소로서 제시하고 있다(노대현, 2013; Pincon, 2014).

2. 본 연구의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 측정지표

본 연구에서는 공유가치, 제도와 절차, 지역리더, 교육･훈련이라는 네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

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각 구성요소의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유가치는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원전 안전에 관한 가치관, 신념, 태도를 의미한다. 여

기에는  원전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원전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신뢰,  지역주민 간의 소통, 유

대감이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둘째, 제도와 절차는 안전에 관한 제도와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준수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규칙･행동지침 등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안전관리체제는 잘 구축되어있고 가

동될 수 있는지를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셋째, 지역사회 리더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제공, 가치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

역안전에 역할이 크다. 특히 지역리더의 주민들과의 소통능력, 재난관리 능력과 주민들의 리더에 

대한 신뢰는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교육･훈련은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규칙･절차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이것

이 주민들에게 습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전 주변지역에서 정

기적으로 원전재난대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인 것이다. 따라서 측정요소로

는 규칙 및 절차의 인지여부와 교육･훈련의 빈도, 내용, 효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측정지표는 한성욱(2015)의 연구, Simpson(1996)의 연구, 국립재난안

전연구원(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재난예방과 대비에 관한 문항들로부터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

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장의 안전문화 규정에서의 

요소를 참조하였으며, 원전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에 관해서는 문화적 접근을 한 선행연구가 부족

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일지를 참조하였다(노대현, 2013; Pincon, 2014). 이러한 과정을 통한 본 

연구조사의 원전 지역주민의 재난 안전문화 지표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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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 정 문 항

공유가치

원전안전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원전 안전관리체제를 신뢰한다.

원전안전 사고에 관한 정부나 한수원의 발표를 신뢰하는 편이다.

원전안전 사고에 관한 언론의 발표를 신뢰하는 편이다.

원전안전에 관하여 이웃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대형재난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대피에 앞서 위급한  이웃들을 구조할 것이다.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대피과정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대피순서를 기다릴 수 있다.

제도 및
절차

월성원전은 현장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안전 공조, 협력체제 (한수원, 지자체, 119 등)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 지역은 원전안전 감시체제(민간감시기구, 시민단체 등)가 잘 구축되어 있다.

우리 지역은 재난안전에 관한 보고 및 통신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원전관련 주기적인 안전점검 결과는 지역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시는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행동규칙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한수원은 원전 등 대형재난 상황별 대책을 잘 수립하고 있다.

우리 지역(동네)은 원전 등 대형재난 상황별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

지역사회
리더

원전안전 문제에 관하여 지역리더(이장, 안전협의회장 등)의 의견을 신뢰한다.

원전안전문제에 관해 시민단체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리더와 주민 사이에는 원전안전에 관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리더들은 원전에서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원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 지역 리더는 원전재난 발생시 정부의 도움이 도달하기 전까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원전재난 발생시 정부의 발표 보다는 지역리더의 견해를 믿을 것이다.

교육･
훈련

원전안전 등 대형재난에 관한 법과 규정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원전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우리 지역의 원전 안전교육은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우리 지역에서는 원전 등 재난안전교육이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전재난 경보발령 단계에 따르는 행동요령을 알고 있다.

원전재난 발생으로 전기･통신이 두절되더라도 어떻게 해야할지 대피요령을 알고 있다.

<표 1> 원전 주변지역 재난대비 안전문화 측정지표

Ⅳ.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 실태조사

1. 조사설계

1) 조사목적 및 방법

본 조사의 목적은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지역안전문화의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얻어진 자료는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평균분석 및 T-검정(T-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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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사회 리더(이장, 발전협의회 위원 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경주시이며, 조사대상은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곳으로부터의 거

리에 따라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하나는 원전 5km 이내의 양북면, 양남면, 감포읍을 포

함하는 인근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원전 5km 반경을 벗어난 외곽지역으로 하였다. 

이 두 지역은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 소재하는 경주시 주민들로 구성되어 원전 

안전문제가 상시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또는 재난 발생시 대응 속도와 피해범위는 거리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일반적인 발전과 달리 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 10Km 내외라고 하더라도, 5Km 이내의 인근지역은 사고발생시 방사능 오염수나 삼

중수소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거리 지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

자력발전소 주변 5Km 이내 인근지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또는 운영에 대한 위험의 민감도가 다

를 수밖에 없다. 

또한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인근지역과 그 외곽지역은 지역사회 형태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

를 가지고 있다. 첫째, 발전소 인근지역은 경주시 양북면, 양남면, 감포읍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도

심으로부터 떨어져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농촌 또는 어촌 지역인 것에 비하여 외곽지역은 

경주시내 지역에 속한다. 둘째, 도･농 간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네트워

크, 문화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이러한 차이에서 원전 주변 5km 이내의 인근지역의 리더

인 이장과 외곽지역의 리더인 통･반장은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 인근지역과 외곽지역을 비교분석하여 지역안전문화의 공통점과 차

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지역안전문화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2018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진행하였는데,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원 5명이 개별지역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설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조사원들은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여, 조사대상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답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을 하도록 하였으나, 노령층이 많은 인근지역에서 노인들 중 문자 해득력이 떨어지거나 

노안으로 인하여 읽기 어려운 경우 조사원이 읽어주고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5부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하고 473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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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지역은 경주시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5km 내의 양북면, 양남면, 감포읍 지역을 발전소 ‘인근지

역’, 그 외 지역은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인근지역에 해당하는 설문대상자 수는 226명

(47.8%)이고, 외곽지역에 속하는 설문대상자 수는 247명(52.2%)이다.

성별은 전체적으로 남성이 215명으로 45.5%이며, 여성은 258명으로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구

성되었다. 연령 구성은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외곽지역은 비교적 각 연령대별로 고르게 나타난 것

에 비해  인근지역은 50대 이상이 해당지역의 59.3%로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변지역이 노

년층이 많은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인구분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력은 외곽지역이 인근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외곽지역은 대졸 이상 147명으

로 지역의 59.5%이고, 중졸 이하는 지역의 8.1%이고, 인근지역은 대졸 이상이 지역의 27.9%이고, 

중졸 이하는 지역의 25.7%으로 나타났다.

직업구성은 전체적으로 자영업, 회사원, 농어업 등의 비율이 높았는데, 외곽지역은 주변지역에 

비해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근지역은 농어업과 자영업의 비

율이 특히 높았다. 이와 같은 직업 구성 역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표본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설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단위: 명(%)

구분 인근지역 외곽지역 전체
지역분포 226(47.8) 247(52.2)  473(100.0)

성별
남성 104(46.0) 111(44.9) 215(45.5)
여성 122(54.0) 136(55.1) 258(54.5)
소계 226(100.0) 247(100.0)  473(100.0)

연령

30세 이하 24(10.6) 71(28.7)  95(20.0)
31-40 22( 9.7) 55(22.3)  77(16.3)
 41-50 46(20.4) 56(22.7) 102(21.6)
51-60 86(38.1) 42(17.0) 128(27.1)

61세 이상 48(21.2) 23( 9.3)  71(15.0)
소계 226(100.0) 247(100.0) 473(100.0)

학력

중졸 이하 58(25.7) 20( 8.1)  78(16.5)
고졸 105(46.5) 80(32.4) 185(39.1)
대졸 57(25.2) 132(53.4) 189(40.0)

대학원 졸  6( 2.7) 15( 6.1)  21( 4.4)
소계 226(100.0) 247(100.0) 473(100.0)

직업

회사원 26(11.5) 48(19.4) 74(15.6)
공무원  4( 1.8) 24( 9.7) 28( 5.9)
자영업 50(22.1) 37(15.0) 87(18.4)
농어업 53(23.5) 13( 5.3) 66(14.0)
전문직 18( 8.0) 24( 9.7) 42( 8.9)
주부 32(14.6) 31(12.6) 63(13.3)
무직 13( 5.8) 25(10.1) 38( 8.0)
기타 30(13.3) 45(18.2) 75(15.9)
소계 226(100.0) 247(100.0) 47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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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 인식분석

1) 공유가치

지역안전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공유가치에는 원전안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

념이나 신뢰를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별 평균값과 전체평균, 지역

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다.

원전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월성원전 안전운영의 주민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의 원전안전 감시에 관한 인식수준은 3.032로 보통 수준을 나타냈고, 지역별로 인근지

역과 외곽지역 간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원전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외곽지역이 3.004로 보통 수준인 것에 비하

여 발전소 인근지역은 2.925로 보통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전사고에 대해 정부나 (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신뢰하는가’의 설문에서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2.918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근지역은 평균값이 2.858로 외곽지역 3.000 보다 낮아 원전에 근접한 지

역에서 신뢰도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사고에 대한 언론의 발표에 대해 신뢰

하는가’의 질문에서도 정부나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

로 볼 때, 2.890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역시 발전소 인근지역이 2.858로 외곽지역의 2.919 보

다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 

설문문항
전체지역 
평균값

지역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t-value

원전안전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032
외곽지역 3.032 .9831

.064
인근지역 3.027 .9885

정부의 원전 안전관리체제를 신뢰한다 2.966
외곽지역 3.004 1.0061

.849
인근지역 2.925 1.0235

원전안전사고에 관해 정부나 한수원의 발표를 신뢰하는 편이다 2.918
외곽지역 3.000 1.0281

1.808
인근지역 2.827 1.0462

원전안전사고에 관해 언론의 발표를 신뢰하는 편이다 2.890
외곽지역 2.919 1.0600

.616
인근지역 2.858 1.0780

원전 안전에 관하여 이웃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2.805
외곽지역 2.721 1.0890

-1.801
인근지역 2.898 1.0513

원전 대형재난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3.349
외곽지역 3.283 .9199

-1.577
인근지역 3.420 .9685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대피에 앞서 위급한 이웃들을 구
조할 것이다

3.537
외곽지역 3.413 .9497

-3.069***

인근지역 3.673 .8839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대피순서를 
기다릴 것이다

3.622
외곽지역 3.530 .9360

-2.188*

인근지역 3.721 .9602

<표 3> 원전안전에 관한 공유가치 인식분석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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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감시･예방과 관련한 이웃과의 소통하는가’에 관하여 전체지역 평균값은 2.805로 상

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곽지역은 특히 낮아 2.721이었으며 원전 인근지역은 2.898로 상

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다. 

‘원전 대형재난 발생시 정부지시에 순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3.34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외곽지역 지역은 3.283, 인근지역은 3.420으로 인근지역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대피에 앞서 위급한 이웃들을 구조할 것인가’의 설문에 대하여 

외곽지역 지역과 인근지역 간에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지역의 평균값은 3.537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이웃에 대한 구조활동 의사는 외곽지역의 3.413에 비

하여 원전 인근지역에서는 3.673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대피과정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대피순서

를 기다릴 것인가’를 질문하는 설문에 대해서도 양 지역 간에는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지역 

평균값은 3.622로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보통이라고 한 응답의 성향은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곽지역 지역이 3.530인 것

에 비하여, 원전 인근지역은 3.721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2) 안전제도 및 절차

원전안전에 관한 제도나 절차는 안전관리시스템으로서 지역사회의 행동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

소로서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원전의 제도･절차 준수 여부, 안전협력체계 구축 수준, 원전안전 감

시체제, 원전안전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월성원전의 운영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설문에 대해 대체적으

로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 지역의 평균값은 3.366으로 비교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에서도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이 3.425로 외곽지역 지역의 

3.312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성원전 지역의 안전공조 협력체제((주)한국수력원자력-지방자치단체-119 등)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평

균값은 3.393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외곽지역 지역이 3.385, 인근지역이 3.403으로 평균에

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민간환경감시단체나 시민단체, 발전협의회 등 원전 안전에 관한 감시체제의 구축이 잘 구축되

어 있는지’에 관한 인식에서도 보통 수준을 중심으로 인식분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체적인 평균값은 3.152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 지역 간에서도 외곽지

역 지역이 3.178, 인근지역이 3.124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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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전체지역 
평균값

지역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t-value

월성원전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3.366
외곽지역 3.312 .8903

-1.385
인근지역 3.425 .8825

우리지역은 안전공조 협력체제(한수원-지자체-119 등)
가 잘 구축되어 있다

3.393
외곽지역 3.385 .8799

-.219
인근지역 3.403 .9150

우리지역은 원전안전 감시체제(민간감시기구, 시민단체 
등)가 잘 구축되어 있다

3.152
외곽지역 3.178 .9065

.668
인근지역 3.124 .8551

우리지역은 재난안전에 관한 보고 및 통신체제가 잘 구축
되어 있다

3.140
외곽지역 3.190 .9501

1.247
인근지역 3.084 .8979

원전관련 주기적 안전점검 결과는 지역주민들에게 주기적
으로 보고되고 있다

3.021
외곽지역 3.024 1.0666

.071
인근지역 3.018 .9426

우리 시는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행동규칙이 잘 마련되어 있다

3.070
외곽지역 3.085 .9943

.367
인근지역 3.053 .8879

한수원은 원전 등 대형재난 상황별 대책을 잘 수립하고 있
다

3.156
외곽지역 3.146 .9643

-.261
인근지역 3.168 .8935

우리지역은 원전 등 대형재난 상황별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

3.131
외곽지역 3.097 1.0547

-.750
인근지역 3.168 .9969

<표 4> 원전안전에 관한 제도･절차 인식분석

* p< .05  ** p< .01 *** p< .001 

‘원전 재난안전에 관한 보고체계와 통신체제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외곽지

역 지역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값은 3.140으로 중간 수준을 나타냈으며, 외곽지역 지역이 3.190으로 인근지역의 

3.084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원전관련 주기적 안전점검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는가’의 인식을 묻

는 설문에 대해 전체적인 평균값은 3.021로 보통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외곽지역 지역이 3.024, 

인근지역이 3.018로 양 지역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경주시의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행동규칙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서 외곽지역 지역의 평균값은 3.085, 인근지역은 3.053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인 

평균값이 3.070으로 대형재난에 대비한 행동규칙의 준비 수준에 대한 인식수준이 미흡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대형재난 상황별 대책을 잘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지역 평균값은 3.156으로 비교적 낮지 않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외곽지역 지역

은 3.146, 인근지역은 3.168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에서 원전 대형재난이 발생시 상황별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의 설문에 대해 ‘전체 지

역 평균은 3.131로 중간 수준을 어느 정도 상회하고 있으나,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외곽

지역 지역은 3.097, 인근지역은 3.168로 인근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원전사고시 비품

의 준비나 대피소에 관한 준비상태가 외곽지역 보다 인근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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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리더

지역리더는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원전 인근지역은 농･어촌으로

서 연령층이 높고 오랜 기간 정주하며 상호접촉의 빈도가 높아 지역공동체적 특성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이장,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

다. 리더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인식분석의 결과는 <표 5>과 같이 나타난다.

설문문항
전체지역 
평균값

지역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t-value

원전 안전문제에 관하여 지역리더의 의견을 신뢰한다 3.125
외곽지역 3.016 .9455

-2.714*

인근지역 3.243 .8682

원전 안전문제에 관하여 시민단체의 활동이 효과적으
로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055
외곽지역 3.004 3.111

-1.251
인근지역 3.111 .8491

지역리더와 주민들 간에는 원전안전에 관한 의사소통
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53
외곽지역 2.854 1.0110

-2.591*

인근지역 3.062 .9127

지역리더들은 원전에서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원전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

3.159
외곽지역 3.049 1.0110

-2.591*

인근지역 3.279 .9127

우리지역 리더는 원전 대형재난 발생시 정부의 도움이 
도달하기 전까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063
외곽지역 2.923 1.0622

-3.175***

인근지역 3.217 .9390

나는 원전재난 발생시 정부 발표보다는 지역리더의 견
해를 믿을 것이다

3.059
외곽지역 2.980 1.0416

-1.758
인근지역 3.146 1.0114

<표 5> 원전안전에 관한 지역리더 인식분석

* p< .05  ** p< .01 *** p< .001 

‘원전 안전문제에 관하여 지역리더의 의견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외곽지역 지역과 

인근지역 간에는 인식분포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원전 안전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의 이장, 통･반장, 발전위원회 위원 등의 의견이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미가 있다. 전체 평균값은 3.125로 크게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원전 인근지역은 평균

값이 3.24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외곽지역 지역은 3.016으로 그다지 높지 않

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전 안전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인식에

서 외곽지역 지역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빈도가 더 많았다. 전체적인 평균은 

3.055로 그다지 높지 못한데, 이는 시민단체에 부정적 의견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외곽지역가 3.004이고, 인근지역이 3.111로 인근지역이 상대적으로 높

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리더와 주민들 간 원전안전에 관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에서 전

체적으로 높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전체 지역의 평균값은 2.953으로 낮은 비교적 수준을 나타내

었고, 외곽지역는 2.854이고 인근지역의 3.062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지역리더들은 원전에서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원전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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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에 비해 많았다. 전체 지역의 평균값은 3.156으

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곽지역 지역은 3.049인데 비하여 원전 인근지역은 

3.279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지역 리더는 원전 대형재난 발생시 정부의 도움이 도달하기 전까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지역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 평균값에서는 

3.063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지만, 외곽지역은 2.923으로 낮은 것에 반하여 원전 인근지역에서는 

3.21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전 인근지역이 공동체의식이 강한 농어촌이고, 그동안 이장 

등 지역리더들이 원전안전문제를 다루면서 주민들에게 보여준 리더십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판

단된다.

원전 대형재난이 발생한다면 대피시점, 대피방향 및 지점 등에 대해 불일치한 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발표와 지역리더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결과적으로 외곽지역 지역에서는 정부와 지역리더 사이에서 신뢰수준

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원전 인근지역에서는 리더의 견해에 더 따를 것이라는 인식 수준이 높았

다. 전체 지역의 평균값은 3.059로 그리 높지 않았지만, 원전 인근지역이 3.146으로 외곽지역 지역

이 2.9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4) 안전 교육･훈련

지역사회의 문화는 구성원들 간에서 공유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식이나 행동요령으로 내면화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이라는 긴급상황에서는 체득되

어 있는 안전문화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원전 대형재난의 교육･훈련의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6>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 대형재난 관련 법규정에 대한 주민들의 지식은 안전문화의 형성에 주요요인이라는 점에서 어

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두 지역의 응답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전체적으로 2.810이었고, 외곽지역 지역과 인근지역이 각각 2.814, 2.805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규정에 관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원전 안전교육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많

았다. 지역별로도 외곽지역 지역과 원전 인근지역의 분포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값

은 전체지역이 2.73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역주민에 대한 원전 안전

교육 수준은 상당히 미약하며, 이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원전 재난 안전교육이 효과적이고 유용한지’에 관한 질문에서도 전반적으

로 부정적 응답이 우세하였다. 두 지역 사이에서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부정적 응

답이 높았는데, 원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보다 높은 원전 인근지역에서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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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인식이 높은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지역의 평균값은 2.818로 낮은 수준

이었고, 지역별로는 외곽지역가 2.822, 인근지역이 2.814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설문문항
전체지역 
평균값

지역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t-value

나는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 관련 법규정을 잘 알고 
있다

2.810
외곽지역 2.814 1.0348

.091
인근지역 2.805 .9740

우리지역에서는 원전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다

2.736
외곽지역 2.761 1.7794

.393
인근지역 2.708 1.0344

우리지역의 원전 재난 안전교육은 효과적이고 유용
하다

2.818
외곽지역 2.822 1.0748

.081
인근지역 2.814 .9982

우리지역에서는 원전 등 재난안전교육이 수요에 따
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748
외곽지역 2.769 1.0396

.454
인근지역 2.726 1.0435

나는 원전재난 경보발령 단계에 따르는 행동요령을 
알고 있다

2.854
외곽지역 2.838 1.0506

-.345
인근지역 2.872 1.0652

나는 원전재난 발생으로 전기･통신이 두절되더라도 
어떻게 대피하는지 알고 있다

2.863
외곽지역 2.879 1.0902

.335
인근지역 2.845 1.0741

<표 6> 원전안전에 관한 안전교육･훈련 인식분석

* p< .05  ** p< .01 *** p< .001 

원전 재난 안전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등에 따라 교육 수요가 다를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안전

교육수요 다양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평균값에서 외곽지역 지역은 

2.769, 인근지역이 2.726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지역에서 2.748로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원전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행동요령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는 응답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사고 단계별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교육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전체지역에서 2.854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지식수준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지역별로 외곽지역 지역이 2.838과 인근지역 2.87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원전 대형재난이 발생한다면,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원전재난 경보발령 단계에 따르는 대피요령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외곽지역와 인근지역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 지역의 

평균값은 2.863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외곽지역 지역과 원전 인근지역

이 각각 2.879, 2.845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원전 대형재난 관련 교육의 수준은 전

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재난대비 안전문화의 개선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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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의 종합

1) 원전 지역주민의 공유가치

원전지역 주민들의 의식 속에 원전안전 운전에 대한 감시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본래 원

전 안전감시는 심리적 안전문제인데, 지역사회 이장과 발전협의회 위원과의 심층면접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강력한 감시활동은 월성원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전안전 운전에 대한 감시를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전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정부 및 (주)한국수력원자력 신뢰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

났는데, 이를 통하여 볼 때 주민들에 대한 안전관리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언

론에 대한 신뢰성도 낮게 나타난 것은 언론의 자극적 기사와 과장된 표현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리더와의 심층면접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전에는 사소한 원전 사고를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소한 원전사고도 사실적

으로 공개된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사소한 원전사고에 대해 자극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지

역사회에서 언론이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웃 사이에 구조나 구호활동의 의지는 인근지역이 외곽지역

보다 큰 차이로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근지역이 공동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원전 재난 안전제도 및 절차

원전안전에 관한 제도 및 절차의 구축에 관해서는 대체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원전 재난과 관련된 제반 법규와 행동메뉴얼 체계는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체

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1)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규체계나 행동

메뉴얼이 갖춰져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제도의 미비 보다는 뒤에서 논의할 교

육･훈련의 미흡이 더 커다란 요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간감시기구,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하여 충분히 만족하는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

이는데, 이러한 이유는 원전안전 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및 안전협력체계(한수원, 경주시, 119 등)에 대해서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역사회 리더와의 심층면접에서는 정부가 안전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

1) 예를 들어 원전 재난 관련법규체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원자력시설등의 방

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시행령」이 있으며, 자치법규로서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

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원전안전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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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에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정부(중앙·지방정부)가 원전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3) 원전지역 리더

리더 역할은 농･어촌으로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높은 원전 인근지역이 외곽지역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 리더와 주민들 간에는 원전안전에 관한 의사소통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형재난 발생시 믿고 따를 수 있을 정도의 리더 능력에 대해서 인근지역이 외

곽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인근지역이 시내지역에 비해 리더와 

주민간 유대감이 강하고, 원전과 갈등이 있을 때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경험이 많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주)한국수력원자력 또는 월성원전과 지역사회의 갈등양상을 보일 

때 집단행동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시민단체는 반(反)원전주의와 비

타협적 성향으로 (주)한국수력원자력과의 합의에 저해된다고 생각한다(인터뷰 내용). 

리더의 역할 측면에서 볼 때, 인근지역은 특히 지역리더의 영향력이 크고, 위기상황시 행동능력

이 강하기 때문에 재난발생시 지역주민들의 대피와 같은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4)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훈련

대체적으로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법제도 및 행동메뉴얼에 관한 인식이 매우 미흡

하며, 이러한 이유는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

역리더들과의 심층면접결과에 따르면, 현재 재난훈련은 년 1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지역사회 대표, 이장, 발전협의회 위원, 대의원 등이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주민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고, 생업을 제쳐두고 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할 동기가 부족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재난대응훈련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

지도 못하고, 교육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내용･방식도 미흡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지역 전

체에서 주민들의 원전안전과 재난대응 지식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원전 인근지역 대형재난대비 안전 문화 개선방안

위의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의 인식분석에서 예상한 바와는 달리 원전 5km 이내의 인근지역과 

그 외곽지역 간 커다란 인식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전 대형사고의 발생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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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치와 지역사회 리더의 영향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공통적인 사항을 위주로 하고, 두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

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원전 지역의 안전문화관 정립

1) 재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원전 지역주민의 안전문화는 원전사업자나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한 지역주민

의 안전문화는 원전의 안전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원전지역주민의 안

전문화와 재난 대응의식은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고, 지진의 경험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전재난 대비 지역안전문화의 성숙이 요구되며, 이를 위

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서 원전이나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적지 않은 편이지만, 지역주

민들에게 안전문화적인 영향을 주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드물다. 그리고 한수원의 활동은 홍보성

이 위주이고, 이 조차도 적극성을 띠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문화운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운동을 실

행할 추진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체계에 경주시, 한수원, 시민단체, 지역

리더, 지역언론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자들이 포함되어, 안전문화의 소통,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부 및 (주)한국수력원자력의 신뢰성 확보

원전지역주민들이 원전 안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미

약하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안전문화 확립에 걸림돌이다. 본 조사 과정의 인터뷰에서 중앙

정부에서는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유관기관별로 정책이나 지침만 내릴 뿐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원전담당기관과 재난관련부서 

등과 같이 산재된 기능부서의 편재로 인해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고 

적절한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았다고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원전안전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채널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들이 원전안전과 관련하

여 소통하고 안전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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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안전 관련법규,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

1) ‘지역 안전프로그램’의 구축 

실제적으로 원전 대형재난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기 보다 그와 같은 내용을 일반주민들이 숙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문서화된 법규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원전 대형재난 관련 법규는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또

는 사고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의미는 있으나, 만약 실제로 대형재난이 발생한다면 법규나 매뉴얼

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발전소 인근지역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근지역은 특히 원전 

재난발생 초기 정부의 도움이 미치기 전, 자체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역안전 프로그램’ 구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단위(농촌지역에서는 리 단위, 도시지역에서는 통 단위)로 재난관리자를 지정

둘째,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상황(원전과의 거리, 대피로, 주민 수, 주민의 연령 구성 등)에 

적합한 지역별 재난대응행동메뉴얼 개발

셋째, 방독면, 알약 등과 같은 원전사고 대응품목 확보(현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보관되어 있

는 물량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넷째, 피난시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 마련

다섯째, 노약자나 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활동을 할 인원 확보

여섯째, 대피가 장기화 될 경우 피난소의 협동생활 대책

2) 원전 안전점검에 관한 정례적 보고체계 정립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원전 안전점검에 대한 주기적 보고가 미흡하여 지역주

민들이 원전 위험성 인식을 낮추는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보고체계는 지역의 발전협의회 위

원들의 단계에서 그치고 지역주민들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지역

별 발전협의회가 자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례적으로 원전 안전상황을 보고하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원전지역 안전관리지도자 육성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전 인근지역은 지역의 리더에 대한 신뢰가 정부나 (주)한국수

력원자력에 대한 신뢰 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지역 리더들이 지역 분위기나 여론을 이끄는데 상당

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전 인근지역은 리 단위로 재난 안전관리자를 지정

하여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외곽지역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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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주 시내지역으로서 재난 발생시 경주시나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제도

화된 안전관리체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원전 안전교육 강화

본 조사의 결과, 원전 대형재난 안전문화의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이 교육･훈련분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경주시나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되는 기존 교육은 다분

히 형식적 측면이 강하여, 발전협의회 위원이나 지역 이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며, 둘째,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업을 미

루고 교육을 이수할 동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 재난안전교육은 민방위교육처럼 지

정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이 아닌 만큼 참여한 시간만큼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Ⅵ. 결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경험하였듯이 원전주변 지역은 복합재난과 같은 대형재난의 가능성

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변 지역은 원전안전을 감시하고 예방하며 사고 발

생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안전문화가 확립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성원전 주변의 경주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문화 실태를 이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원전

지역 주민들의 재난 안전문화 수준은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와 (주)한

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신뢰, 위험대비 인식, 안전 교육분야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바람직한 재난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재난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수원의 신뢰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안전 법규, 절차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단

위를 기반으로 한 원전안전 프로그램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리더 중에서 재난안전관리자

를 지정 운영하는 방식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교

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지역안전문화를 개

념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도를 한 점에서 이론적 기여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원전뿐만 아니라 

세월호침몰사고, 제천화재사고처럼 대형재난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은 

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재난관리조직 차원의 안전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문화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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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building Community Safety Culture against Nuclear Plant Disaster

Lee, Jun-Ho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safety culture of residents 

in nuclear power plants(NPP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safety culture to prepare for major 

disaster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rea was designated as Gyeongju. Beacause Gyeongju, 

which experienced a large earthquake in the vicini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uld not 

complete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major disaster such as a complex disaster.

As a result of the survey, disaster safety culture level of the residents of nuclear power plant 

area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Especially,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KHNP), risk awareness, and safety education were significantly lower.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safety awareness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the disaster safety culture campaign, and 

efforts to improve the trust of the government and KHNP to local residents are requi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aster safety program based on the local unit as well as 

at the government level for the practical effects of disaster safety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designate and operate a disaster safety manager 

among local leaders.

Fourth, disaster safety education should be mandatory and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implemented for all residents of the area.

Fifth, for disaster safety educati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consigne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se fields are required.

Key Words: safety culture, community safety culture,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disaster safety 

program, lo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